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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한․중․일 FTA가 추진 중에 있고 기존의 다른 FTA에서와 유사하게
협상 아젠다에서 인력이동 대한 논의 진행이 예상됨
−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상호의존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정치․경제적으로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임. 또한 한중일 3국 전
체가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
대되면서 아시아 내에서도 한․중․일 3국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여
건이 조성해야한다는 분위기 확산 추세
− 한․중․일 간 인력이 교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국의 주력산업 발
전을 위한 국내 중․고급인력의 부족에 따른 인력수급의 필요성은 점
차 커지고 있음
− 인력 유출입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FTA 방식을 기반으로 인력이동
촉진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인력의 유출입은 3국의 기능․기술분야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 IP)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자격을 근간으로 자격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분야의 정책 마련이 동시에 필요함
○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oha Development Agenda,
DDA) 서비스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차는 계속 좁혀
지지 않고 있음
− 서비스 시장은 과거에는 요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었으나 이
제는 통신·금융·건설·유통·에너지·환경·교육·법률·물류 등 분야와 규모
가 지속적으로 세분화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반
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자국 서비스 업계의 해외이윤 획득만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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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하‘개발’라운드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난
  
○ 노동시장측면에서도 인력이동은 선진국은 개도국의 저임금노동력을 활
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일정수준의 숙련노동력
을 수출하고자하는 유인이 강하게 포함
− 인력의 유입과 유출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국제적인 노동기준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협
약에 대한 법제화, 노동협정문 이행의무의 구체화, 분쟁처리절차** 및
제재안 마련을 강조
− 또한 저임금 노동력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숙련 노동력의 발전은 교육훈
련의 필요를 가져오고 숙련노동에 대한 임금을 계속 상승시킴
− 자격의 상호인정은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더라도 정성적인 측면에서 인
력이동에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FTA에서는 자격의 상호인정에 관
한 협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 이러한 상황에서 FTA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주종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세계화와 함께 오
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 형성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중․일 FTA에서 다뤄질 주제중의 하나인
Mode 4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협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DDA 협상에서 최근 한·중·일 FTA 추진 현황 및 국가별 전략에
대해 검토
− 둘째, DDA 및 FTA에서 Mode 4의 범주 및 내용을 검토
− 셋째, 한·중·일 3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독립서비스 공급자
(Independent Professionals, IP)와 자격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에 대해 검토
* 김교숙, “한미FTA와 노동기준”, 산업관계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노사관계학회, 2007, p.152.
** 분쟁처리절차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공중의견제출제도가 있다. 이는 일방체결국이 노동협정문 위반시 상대국
의 노사단체 등 일반대중이 협정문 위반 국가에 대해 정촉창구를 통해 시정요구 등의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이다.  
*** 지역무역협정(Resional Trade Agreement, RTA) : 지역 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
역 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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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중·일 FTA 추진 경과 및 각국의 FTA체결 현황
○ 한·중·일 3국은 그동안 다자주의를 선호하면서 지역주의에는 소극적이
었으나,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
− FTA 선발 주자가 가질 수 있는 시장선점 효과와 지역거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하에서는 한·중·일 FTA 추진 경과 및 각국의 FTA 추진 현
황을 검토함
1. 한·중·일 FTA 추진 경과
○ 한·중·일 3국의 FTA 연구는 민간차원에서 1999년 11월 마닐라 정상회
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3국의 연구기관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연구
를 시작
− 2002년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
한 민간공동연구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 7년(2003~2009)간의 공동연구가 다양한 주제로 수행
○ 2009년 3국 정상회의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민간연구를 종료하고 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 2010년 5월 6일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 주요 내용은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의 운영세칙(Terms of
Reference, TOR)을 채택하고, 향후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및 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한·중·일 FTA
의 실현가능성과 FTA 체결시 포함 가능한 분야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 종료 목표임
○ 한·중·일 3국은 정치적 중요성·광범위한 국민적 접촉· 깊은 경제적 상
호 의존 관계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FTA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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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 용
2003-2009 3 국간 민간공동연구 진행
2009.10.10 한·중·일 정상회의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9.10.25
한·중·일 통상장관회의시 2010년 상반기 중(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이전) 산관학공동연구 개
시 및 이를 위한 준비회의를 2010년 초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
2010.1.26 한ㆍ중ㆍ일 산관학 준비회의 개최(서울), 공동연구 운영규칙(TOR) 등 협의
2010.5.6-7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 1차 회의 개최





호주, 뉴질랜드, GCC, 콜









일본*** 싱가포르(2002), 멕시코(2005), 말,레이시 GCC, 인도, 호주, 페루
− 한·중·일을 축으로 한 동아시아의 경제 관계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충
분히 논의 한 후에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궁극적으로 한·중·일 플러스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 협
력의 입장에서 FTA의 가능성도 고려
<표 1> 한·중·일 FTA 추진 경과
2. 한·중·일 3국의 FTA 추진 현황
○ 한·중·일 3국은 그동안 많은 FTA를 추진해왔음
− 3국 중 가장먼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일본으로, 2002년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11개 국가 및 권역과 FTAS가 발효 중이며, 4개국
과 협상이 진행 중
− 한국은 5개국가 및 권역과의 FTA가 발효 중이며, 미국 및 EU와는 서
명을 하였으며, 그 밖의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공동연
구를 추진 중
− 중국은 8개 국가 및 권역과 FTA가 발효 중이며, 1개 국가와는 서명을
하였고, 6개 국가와 협상 중
<표 2> 한·중·일의 FTA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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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ode 4 의 범주 및 한·중·일 3국의 DDA 양허안 비교
○ GATS에는 서비스 분야 공급형태(Mode)는 다음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함
− 한 회원국이 영토에서 다른 회원국 영토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 간
공급(Mode 1, cross-border supply)
− 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공
급하는 해외소비(Mode 2, consumption abroad)
−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주재하면서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상업
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상업적 주재(Mode 3, commercial
presence)
− 한 회원국의 자연인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공
급하는 자연인주재(Mode 4, 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서비스 공급 형태 중 자연인주재(Mode 4)는 WTO의 DDA와 FTA 협
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민감한 영역임
− Mode 4는 영구적인 이민이 아닌 자연인의 단기적 이동을 다루고 있기
에 선진국은 인구의 고령화 및 특수 분야의 인력난으로 인해 제한적인
차원에서 Mode 4를 접근하고 개발도상국은 Mode 4를 통한 인력수출
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
○ 이하에서는 한·중·일 인력이동과 관련된 Mode 4를 중심으로 Mode 4





−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3국간 자격의 MRA 방안에 중점을 두
고 Mode 4 중에서도 IP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 계약서비스공급자(Contractual Service Supplier, CSS)는 각국이 인력
부족을 인식하고 양허하려는 분야로써 향후 IP 분야 양허의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IP와 더불어 Mode 4에 포함되어 있는 CSS에 대해서
도 그 내용을 검토
1. Mode 4의 범주
○ '자연인 주재'로 번역되는 Mode 4는 서비스공급자가 자연인의 신분으
로 타 회원국 영토 내에서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
− Mode 4는 Mode 3과 연계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
○ Mode 3과 연계된 범주로는 기업내전근자와 사업상방문자가 있음
− 기업내전근자는 현지국가에 지점,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 형태로 설립
된 회사의 피고용인을 의미함. 통상적으로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임원(manager), 관리자(officer), 전문가(specialist)
등이 이에 속함
− 사업상방문자에는 기업설립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는 자와 서비스 판매
를 위해 방문하는 자로 구분됨. 기업설립관계자는 기업내전근자에 정
의된 관리자, 임원 또는 전문가로서 투자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
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임
○ Mode 3과 연계되지 않은 Mode 4는 본국의 법인에 소속된 CSS와 IP
가 있음
− CSS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
추고,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며, 다른 쪽 당사
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어느 한 쪽 당사국 법인의 피고
용자로서 계약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자.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입
국허가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법인의 피고용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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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범 주 주요내용











서비스 수출국 법인 소속 자연인
독립전문가( I n d e p e n d e n t
Professionals, IP)
개인사업자(self-employed)
− IP란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
고,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 서비스 공급 계약 하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영업자. 즉 독립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 피고용인이 아니라 자연인으
로서 특정전문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는 자임
− 엄밀한 의미에서 계약서비스 공급자는 본국의 법인소속 여부를 떠나
서비스 공급계약 Mode 4 형태이므로, 독립전문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대다수 WTO 회원국들이 CSS와 IP를 본국 법인 소속
여부에 따라 구분
− CSS와 IP는 체류기간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CSS는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IP는 1~3년 기
간이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
− Mode 3과 연계된 Mode 4는 자본의 이동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
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CSS와 IP에 관심을 두고 이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는 추세
<표 3> Mode 4의 범주*
2. Mode 4의 IP에 대한 제한
○ 순수한 Mode 4의 개방은 다른 분야에 비해 부진
− 그 이유는 첫째, 정치적·제도적 문제로 외국 인력의 유입은 국내 노동
* WTO(2005). "Categories of Natural Persons for Commitments under Mode 4 of GATS." Communication 
from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India, Mexico, Pakistan, Peru, Philippines, Thailand 
and Uruguay,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Special Session, TN/S/W/31. (18 February): 
WTO(2005b). "Mode 4 - A Common Approach to Scheduling." Communication from Bulgaria, Canada,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Romania,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Special Session, 
TN/S/W/32. (18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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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비자제도 등 기존의 인력정책의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
− 또한 단기입국이 영구적 정착으로 연계될 때 저 숙련 노동자의 경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 Mode 4가 갖는 민감한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히 IP관련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 주로 이용하는 방식은 쿼터 설정 또는 경제적수요심사(Economic
Needs Test: ENT)를 통한 수량제한과 전문직 자격인정임
○ 나라마다 IP관련 제한이 다름
−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외국 서비스공급자의 총 도입규모
또는 업종별 도입규모를 설정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점수제 운영을 통해 규제할 수 있기 때문
에 쿼터나 ENT 등의 수량제한을 설정하지 않음
− 개도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IP에 대해 ENT 등의 수량제한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비차별적 적용, 적용되
는 분야 및 직종 명시, 적용기준의 명확화를 요구
○ 전문직 자격인정은 수량제한이 없더라도 IP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
나, 내국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진입이 어려워짐
−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량제한 제거와 자격의 상호인정협정
(MRA)을 강력하게 요구
3. 한·중·일의 IP분야 DDA 양허안 비교
1) 한국은 IP 양허 없음
○ 우리나라는 DDA 차원에서는 IP를 양허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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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2005년 제출된 수정 양허안에서는 CSS의 양허에 중점을 두어,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ㆍ보수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회계사, 건축
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에 한하여 양허안에 포함
− CSS의 정의를 우리나라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외국법인에 소속
되어, 동 법인과 우리나라 법인간 서비스 공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국·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으로 규정(단
국내기업에 고용되기 위해 우리 고용시장에 접근 하는 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제외, 산업연수생 및 고용허가제 대상
자도 제외)
− 자격요건으로는 서비스공급자가 소속된 외국 법인은 동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우리나라 법인과 이행기간이 1년 이내인 서비스 공급계약 체
결 요구
− 동 서비스공급자는 입국신청을 하기 전에 동 법인에 1년 이상 근무를
야 한다는 사전고용 요건이 있으며, 체류기간은 동 계약 이행을 위해 1년 이
내로 제한
− 우리 관련 법령 및 APEC Engineers, EMF 국제자격 Engineers,
Washington Accord 등,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학력·전문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정
− 각 분야별 양허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수량
적 상한(numerical ceiling)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고, 구체적 수준 및
방식은 미확정(추후 검토)
2) 중국은 의·치과 부분만 IP양허*
○ 중국은 IP 관련하여 의·치과(medical and dental services) 서비스만을
양허
− IP의 자격으로는 자국 내 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중국 공공보건부
처가 발급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
−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만기시 1년까지 연장 가능
* WTO 중국 양허안, S/DCS/W/CHN 24 January 2003, S/DCS/W/CHN/Corr.1 1 March 200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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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건축 서비스), 부동산 서비스, 통신서
비스, 건축·엔지니어 관련 서비스, 환경 서비스, 금융서비스, 운송서비
스, 관광분야는 Mode 4 자체를 양허하지 않고 있음
− 순수한 Mode 4인 CSS는 국내 기업과 협상목적으로 방문하여, 본토국
민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를 할 수 없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
우 90일간 거주를 허용
○ CSS관련 양허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컴퓨터관련 서비스 분야는 엔지니어 자격증을 갖춘 자 혹은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하고 이 분야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
− 통번역서비스 분야는 3년 이상의 직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
− 교육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개인자격으로는 중국내 학교 혹은 교육기관
의 초청 및 고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격사항으로 학사학위 이상 소
지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2년간의 직무 경험 등을 요구
− 관광관련 서비스의 경우, 요리사 및 임원을 포함한 외국인 경영자 및
전문가는 중국내 조인트벤처 호텔 및 레스토랑과 계약한 경우에 한함
3) 일본은 일본자격증을 보유한 법률·회계·세무분야의 IP만을 양허*
○ 일본은 IP 양허내용은 주로 법률·회계·세무를 포함
− 체류기간은 1년 또는 3년이며 연장이 가능
− 대부분 관련된 일본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함
○ 일본이 양허한 IP분야는 아래와 같음
−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Bengoshi);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영
역의 관할 법에 대한 자문서비스; 법률공증인에 의한 법률서비스
(ShihoShoshi); 행정공증인에 의한 법률서비스(Gyosei-Shoshi); 사회보
험 및 노동자문가에 의한 법률서비스(Shakai-Hoken-Romush); 변리사
* WTO 일본 양허안, S/DCS/W/JPN, 24 January 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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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일본
IP분야 양허 양허 없음
의·치과 양허
자국 내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의로서 중국 공공보건부처가
발급한 허가 취득
체류기간은 6월, 만기시 1년
연장 가능
법률·회계·세무양허
일본 자격증 보유 요구
체류기간은 1~ 3년, 연장 가능
CSS 양허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ㆍ보수
서비스, 정보기술, 경영자문서비
스,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에 한하여 양허
체류기간 1년
컴퓨터, 통번역, 교육, 관광
등에 대해 양허
체류기간 90일
자연과학, 엔지니어, 경영, 경제, 회
계, 인문과학, 외국문화 등 국제서비
스 전문가 양허
체류기간 1~3년, 연장가능
에 의한 법률서비스(Benrishi); 해상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Kaijidairishi);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부기서비스(Koninkaikeishi);
세무사에 의한 세무서비스(Zeirishi); 토지 및 주택측량가에 의한 법률
서비스(Tochi-Kaoku-Chosashi).
− 일본에서의 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영역의 관할 법에 대한 자문서
비스에서 해당 자격증 취득을 전제
− 우리나라 변호사의 경우 일본에서 우리나라 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분야 자문서비스는 양허하지 않고 있음*
○ 순수한 Mode 4의 CSS의 범주에는 자연과학 및 엔지니어와 경제·경
영·회계·인문과학·외국 문화 등의 국제서비스 전문가를 양허안에 포함
− 체류기간은 1~3년이며 연장 가능
○ 한․중․일3국의 DDA 양허내용 중 IP와 CSS양허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DDA 한․중․일 Mode 4 양허 내용
*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국제법 관련자문서비스는 가능하며, 일본변호사와의 합동사무소 설치 및 일본변호사의 
고용도 가능하다. 또한 법률사무소의 상호 사용에도 제한은 없다. 단,  “Kaikoku-Ho-Jimu-Bengoshi 
Jimusho”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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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ode 4 관련 한·중·일의 FTA 양허안 비교
○ 각국마다 Mode 4에서 국가 간 IP의 이동에 있어서 각국마다 제시하는
조건이 다름
○ 이하에서는 Mode 4 관련하여 한·중·일 각국이 다른 나라와 기체결한
FTA 양허안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1. 한국의 FTA 양허안
○ FTA 추진을 본격화 하여 2006년부터 총 5건의 FTA를 16개국
(ASEAN 10개국, EFTA 4개국 포함)과 체결
○ 이 중에서 Mode 4 관련 관련하여 가장 많은 내용의 양허를 한 미국
및 싱가포르, 인도와의 양허안을 기준으로 검토
1) 한·미 FTA*: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獸醫) 분야 MRA작업반 구성 합의
○ 한·미 FTA에서는 Mode 4관련 IP를 양허 하지 않음
○ 다만 부속서 12-가에서 IP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그 목적은 IP 진출 확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있으며, 주요내
용은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Professional service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 ”전문직 MRA“ 논의를 추진하
기로 합의
− 우선적으로 부록 12-가-1에서 MRA 및 임시면허를 위한 분야로 엔지
니어링, 건축, 수의(獸醫)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
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함
− 양측에서 합의시 협의분야를 추가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음
* http://www.fta.go.kr/new/ftakorea/kor_usa.asp?country_idx=19(2010.7.5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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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반은 MRA논의 및 추진현황을 협정발효 후 2년 이내에 한·미
FTA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보
고할 의무가 있음
2) 한·싱가포르 FTA*: 엔지니어 대학 학력인정 및 자격 상호인정 협상 개시
○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IP를 양허하지 않음
○ 다만 부속서 9D에서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 또는 증명에 기준 등
과 관련하여, 상대국에서 습득한 교육·경험이나 면허·증명 등을 인정할
수 있게 함(제9.10조)
− 부속서(9D)를 통해 전문직 엔지니어들이 상대국에서 사업기회에 원활
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 싱가포르의 2개 대
학을 전문직 엔지니어 대학으로 승인하고, 싱가포르는 한국의 20개 대
학을 승인
− 양국은 전문직 엔지니어의 MRA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규정
3) 한·인도 CEPA**: 163개 분야의 전문가 최초 양허 및 MRA 협상 
○ 우리나라는 FTA협상 최초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협정에서
인력이동에 관해 폭넓은 양허를 채택
− 인력이동 부문은 일반원칙, 적용범위, 일시입국의 허용, 배우자 및 부
양가족의 고용, 분쟁해결, 유보조항 등 총 8조의 협정문과 양국이 상호
개방하는 전문가 목록인 부속서로 구성
− 양국은 제8.1조에서 인력이동은 상품무역(2장), 서비스무역(6장), 투자
(10장)와 관련한 자연인의 이동(Mode 4)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구적 이민자는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전문가의 정의를 전문지식을 이론적이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자연인
으로서, 취업을 위해 최소 3년 또는 그 이상의 학업을 요하는 전문 분
야에서,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를 취득요구(한국 또는 인도의 교육기관
으로부터 수여된 학·석·박사를 포함).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직 분야에
서는 그 분야 종사를 위해 당사국의 관련기관에서 규정한 등록·허가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
− CSS및 독립전문가의 경우 1년 이내로 계약하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부속서 8-가에는 양국이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한 전문가(계약서비스공
급자 및 독립전문가)의 구체적인 직종 8개 분야 총 163개가 규정
− 주요 분야는 IT․경영․전기․기계․통신․전자․건설․엔지니어․운
송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 연구원 등에 대해 양허
○ MRA에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자격인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쪽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자격증이 요구되는
특정 서비스분야에서 자격증이나 교육 등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협
상을 발효 후 12개월 이내 시작하고, 이것이 타결되도록 양국이 장려
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직종 등의 명기 없이 비구속적 문안으로 합의
(제6.8조)
2. 중국의 FTA 양허안
○ 중국은 2010년 현재까지 ASEAN 10개국과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홍콩, 마카오와 FTA 협정을 체결
− 중·ASEAN FTA는 서비스 개방 수준이 가장 낮은 FTA로 중국의 양
허안은, DDA보다 낮은 수준의 서비스 분야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DDA에서 양허한 분야를 양허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도 다수임
− ASEAN과의 FTA 체결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개별국간 협상으
로 중·싱가포르 FTA를 2009년 1월 1일 발효했으며 이는 2008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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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뉴질랜드 FTA에 이어 인력이동 부문이 강조
○ 따라서 중·싱가포르와 중·뉴질랜드 사례를 분석함
1) 중·뉴질랜드*: IP 분야 의·치과 서비스 등 광범위한 양허
○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3년에 걸친 15차 협상
끝에, 중·뉴질랜드 FTA에 서명하였고,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
− 중·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
동시에,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중국의 기체결된 ASEAN, 칠레, 파키스탄과의 FTA에는 다뤄지지 않
았던 인력이동이 협정문에 포함
○ 중·뉴질랜드 FTA의 인력이동의 경우, 상호적인 양허 이외에, 뉴질랜드
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임시고용을 위한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음. 인력이동은 중국이 체결한 기존 FTA에
서는 없었던 매우 새로운 시도였으며, 이 부분에서 중국은 뉴질랜드로
부터 많은 양허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
○ 동 협정문에서 양국은 일시입국에 대해 CSS와 IP의 이동을 양허하였
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이에 추가하여 5개 전문 직종(중의사 및
간호사, 중국요리사, 중국어 강사, 우슈강사, 중국 관광안내)에 대해 수
량제한과 자격 요건을 두어 일시고용 체류(Temporary Employment
Entry)를 허용(체류기한 총 3년)
○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에서 Mode 4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으로는,
CSS와 IP에 해당하는 숙련 노동자(skilled worker)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뉴질랜드의 개방 폭이 더 넓다**는 점임
* http://www.chinafta.govt.nz/1-The-agreement/2-Text-of-the-agreement/index.php(2010.7.22방문)참조.
** 중국ᆞ뉴질랜드 FTA 협정문 부속서 제10조 Part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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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대상분야
의사ᆞ치과의사, 컴퓨터ᆞ관련 서비스, 번역ᆞ통역 서비스, 호텔ᆞ레스토랑 서
비스, 교육서비스 (특수교육서비스 제외)
체류기간
의사ᆞ치과의사(6개월, 만기시 1년 연장 가능), 그 외의 분야는 체류 기한 명시
안함
자격요건
Ÿ 의사ᆞ치과의사는 뉴질랜드의 치사ᆞ치과의사 면허 보유, 중국위생부의
면허 취득 필요
Ÿ 컴퓨터ᆞ관련 서비스는 내국민대우상 엔지니어 증명, 학사 이상의 학위,
동 분야 3년 경험 보유
Ÿ 번역ᆞ통역 서비스는 내국민대우상 동 분야 3년 경험, 우수한 언어 구사
능력 보유
Ÿ 호텔ᆞ레스토랑서비스는 중국의 합작투자호텔 및 레스토랑과 계약하고
중국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 뉴질랜드 지배인과 전문가 (요리
사ᆞ고위간부)로 제한
Ÿ 교육서비스는 시장접근상 중국의 학교 또는 여타교육기관으로 부터 초청
ᆞ고용된 경우로 제한. 내국민대우상 학사 이상의 학위, 적합한 전문가 직
함 또는 자격증, 2년의 전문가 경험 보유
○ 중국의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컴퓨터 및 관련 서
비스․번역 및 통역․교육서비스․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의 제한적
양허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의사 및 치과의사의 경우 시장 접근상 뉴질랜드 의사는 중국위생부로
부터 면허를 받아 단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며, 그 기
한은 6개월이며 만기시 1년 연장 가능
−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는 내국민대우상 엔지니어 증명, 학사 이상의
학위, 3년의 동 분야 경험 보유 요건이 적용
− 번역 및 통역 서비스는 내국민대우상 동 직종에서 3년의 경험, 우수한
언어 구사능력 요건이 적용
<표 5> 중·뉴질랜드 인력이동 중국측 양허 내용
2) 중·싱가포르 FTA*: IP 분야 의·치과 서비스만 양허
○ CSFTA는 총 8차의 협상 끝에 2009년 1월 발효하였으며, 싱가포르는
* http://www.fta.gov.sg/fta_csfta.asp?hl=27(2010.7.22방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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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국가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량이 최대인 국가임. CSFTA는 중
국이 체결한 네 번째 양자 FTA
− CSFTA는 중국이 아시아 국가와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등을 포괄적
으로 일괄 타결한 최초의 FTA라는데 의의를 지님
− 중국은 이미 싱가포르와 중·ASEAN FTA라는 다자적 FTA 관계를 맺
은 상황에서, 다시 양자 FTA를 체결함. 양자간 협상을 시작한 이유는
중·ASEAN FTA의 다자간 협상 틀의 개방속도보다 더 빠르고 폭넓은
개방을 달성하기 위함임
− CSFTA 협정문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기체결 양자 FTA 협정문과 유
사하나, 특히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자연인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조항이 포함된 면에서 중·뉴질랜드 FTA 협정문과
유사성을 보임
○ CSFTA에서는 인력이동을 협정문의 9장에 포함해, 구체 양허안을 부
속서로 첨부
− CSFTA에서는 부속서 6에 자연인의 일시입국을 양허
− 중·뉴질랜드 FTA 협정에서도 인력이동 문제를 CSFTA와 동일한 방식
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는 부속서로 다룬 중·칠레 FTA나 수평적 양허
(horizontal commitment)의 시장접근 제한 사항에 포함시킨
중·ASEAN FTA에 비해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고 이해됨
○ 중국은 IP 관련하여 의·치과(medical and dental services) 서비스만을
양허하고 있음. IP의 자격으로는 자국 내 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로서
중국 공공보건부처가 발급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6개월에서 만기시 1년까지 연장 가능
○ 인력이동 부문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경우 ACFTA에서는 기업 내 전
근자(Intra-Corporate Transferees)에게만 허용했었으나, 일시입국의 범
위를 CSS에게까지 확대하여 CSFTA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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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FTA 양허
○ ASEAN과 제조업 중심의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은, 서비스무
역 자유화의 효과는 상품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
○ 일·싱가포르 EPA에서는 제한적인 차원에서 상호인정협력이 포함. 싱
가포르가 일본이 체결한 최초의 FTA 국가이므로, 이는 일본이 기존의
다자주의적 자유화를 취해왔던 대외무역정책을 양자주의적인 방식으로
전환한 첫 사례임. 필리핀과는 폭넓게 IP를 양허하고 있어 향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일·싱가포르 EPA와 일·필리핀 EPA를 분석
1) 일본·싱가포르 EPA*: 법률 분야 IP 조건부(상업적 주재) 양허 및MRA 
협상 시작
○ 일·싱가포르 FTA 협정문에서는 Mode 4에 대한 공통적 양허 내용과
기타 관련사항이 포함
− IP분야에서는 DDA에서 양허한 내용 중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
(Bengoshi)·자신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영역의 관할 법에 대한 자문서
비스·법률공증인에 의한 법률서비스(ShihoShoshi)·행정공증인에 의한
법률서비스(Gyosei-Shoshi)·사회보험 및 노동자문가에 의한 법률서비
스(Shakai-Hoken-Romush)·변리사에 의한 법률서비스(Benrishi)를 양
허.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업적 주재를 조건으로 일본 내에서 서비스
를 할 수 있도록 양허함. 이는 Mode 3과 관련된 Mode 4로 순수한 의
미의 Mode 4와는 성격이 다르나 향후 협상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CSS의 이동과 관련하여 엔지니어 서비스는, 일본 내 공ᆞ사기관과 개




−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나, 입국 시 기준 및 조건
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함*
○ 일·싱가포르 FTA 협정문 제9장은 인력이동에 대한 공통적 양허 내용
으로, 자연인 이동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Part A of Annex
VI에서 구체적인 분야별 양허 내용을 제시
○ 협정문 제93조 및 제94조는 전문가 자격의 상호 인정과, 이를 위한 공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전문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s)자에 대한 학력, 경력, 조건 충족
및 자격 등에 대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함
− MRA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정 및 주요 내용을 이
행합의서(Implementing agreement)에서 구체화하기로 하였음
2) 일·필리핀 EPA**:폭넓은 IP 양허
○ 2004년 2월에 협상을 개시하고 2006년 9월에 서명을 한, 일·필리핀
FTA의 경우, 2008년 10월 필리핀의 상원 제출 완료 이후 발효
○ 일·필리핀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구체적 약속사항은, ‘단기
상용방문자’, ‘기업 내 전근자’, ‘투자자’, ‘자유직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자’,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기초한 고등 기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는 자’ 및 ‘간호사 및 공인간병인’의 각 분야로 되어 있음
○ 일·필리핀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일·싱가포르 EPA를 비롯
한 기타 EPA와는 다르게, 일·필리핀 상호간에 간호사 및 공인간병인
의 진입 허용을 약속
− 일본의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WTO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 반면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의 공ᆞ사기관과 개인적인 계약에 의해 엔지니어로 고용되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일시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체류기한은 2년이며, 3년씩 추가로 갱신이 가능하나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싱가포르 법ᆞ규제상의 교육 요건, 경험, 기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hilippine/epa0609/main.pdf(2010.7.23방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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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S)의 제4 모드(자연인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 공급)의
약속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존의 틀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
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협정 체결
− 그러나 일·필리핀 간 간호사 및 공인간병인입에 관한 약속은, 일본
EPA에서 자연인의 이동 장 가운데 최초로 새로운 틀을 설정한 것임*
○ 일본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과 달리 IP 분야에서 필리핀에 많은 양허를
하고 있음.
− IP 관련하여 변리사(Benrishi)에 의한 법률서비스, 회계·감사·기장서비
스, 건축서비스엔지니어 서비스, 수의사 서비스, 컴퓨터관련 서비스,
R&D 서비스, 광고, 시장조사, 경영자문, 공산품 품질 검사 서비스, 농
업·수렵업·임업 관련 서비스, 채권회수서비스, 제한적인 유통서비스, 환
경서비스, 호텔 및 레스토랑서비스, 여행서비스, 관광가이드서비스, 오
락·문화·스포츠 서비스, 철도서비스 등에 대한 시장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음
− 필리핀이 요구한 간호사 및 공인간병인 수용에 대해 각각 연간 100명
을 양허
○ 일·필리핀 EPA에서는 자격상호인정에 관해 협정문 제9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범위·정의·특별한 약속·절차·상호인정·상호인정소
위원회 구성·일반적 예외 및 안보상 예외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 일·필리핀 EPA의 인력이동 관련 특징은 수량제한이 없다는 것
− “상호인정소위원회(Sub-committee on mutual recognition)”를 구성하
기로 양허하였으며, “간호사 및 공인간병인 특별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MRA에 대해 전문자격(professional qualifications)자에 대한 학력, 경
력, 조건 충족 및 자격 등에 대한 인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상호인정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은 각 국의 정부 대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도록 규정
* 김양희, 정성춘 외(2008).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 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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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중·일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
○ 인력이동과 관련하여 FTA를 중심으로 Mode 4에 속하는 4개 범주(기
업내전근자, 사업상방문자,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전문가)에 대해, 기
존에 한․중․일이 양허한 WTO DDA와 각국이 기 체결한 FTA를 분석
○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향후 FTA에서 노동법 분야에서 검토해야 할 부
분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와 FTA 대상국의 노동기준 및 노동법 규제의 내용을
분석하여, 인력이동에 있어 법과 제도의 차이점을 미리 파악하고, 문제
가 있을 경우 이를 의제화 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근로자 교육훈련 관련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이는 내국민
대우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차별
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함
− 셋째, 인력이동에서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비자제도와 자격에 대한 상
호인정에 대한 분석도 필요. 각국은 자국에 필요한 인력의 유입을 추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자의 발급요건과 자격의 상호인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하에서는 인력이동에서 노동관련 쟁점인 IP 양허와 MRA에 관한 내
용을 중심으로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DDA 및 FTA 양허안의 시사점
○ 일반적으로 각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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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론적인 측면에서는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분야에 외국인의
고용을 허용하여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것임. 이 경우 총 고용규모 및
업종별 규모한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
− 방법론적으로는 단기취업 입국자에 대한 채류기간을 설정하여 정주화
방지와 외국인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균등한 대우
(national treatment) 보장
−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된 제한은,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산업구조조
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외국인 인력 도입을 억제.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는 외국 인력의 도입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의 수립
○ 각국은 DDA 또는 FTA협상 이전에 이미 외국 인력의 유입에 대한 다
양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기준을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visa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 또는 기관에서 외
국인의 고용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가 허가하는 형태로 규제
− 중국의 경우는 노동력의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visa
제도를 통해 외국인의 유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점진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
○ DDA 및 FTA 협상 결과를 기초로 한·중·일 3국의 IP인력 양허 내용
을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함. 첫째, 직접적으로 IP를
양허한 분야, 둘째, MRA를 통해 향후에 양허하기로 약속한 분야임
1) IP 양허 분야
○ 우리나라의 경우 DDA에서는 독립적인 IP를 양허하지 않고 있으며, 이
후 체결한 FTA에서도 동일한 기조를 유지
○ 중국은 DDA 및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FTA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 부
분만 제한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양허. FTA에서도 DDA 수준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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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함으로 점진적이고 소극적 개방을 추진. 반면 중국이 기존에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건설 및 엔
지니어링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오락 서비스에 대해서는 폭넓은 개
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일본은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이동과 관련된 기본방침은 첫째, 전문적
기술 분야의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수입한다는 점. 둘째, 일본의 출입국
관리 제도의 기본방침은 전문적 기술 분야의 노동자만의 수입으로 한
정하는데, 자연인의 이동의 협상범위는 이 방침에 따른다는 점임. 일본
은 EPA 협상에서 어느 상대국에 대해서도 이 기본방침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며, 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전문적 기술 분야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협상 쟁점으로 부각
○ 일본은 DDA에서 일본자격증을 보유한 법률·회계·세무분야에서만 IP를
양허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의 EPA에서는 DDA 마이너스 현상을 보
이고 있음. 즉 법률분야만 상업적 주재 조건하에서 양허. 그러나 필리
핀과의 EPA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양허. 일본의 기체결 EPA에서 ‘자
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노동력 이동의 특징은, 노동력 부족과 같은 ‘국
내문제’의 해결을 위해 EPA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임
○ 3국 모두 양자간 FTA를 추진하면서도 다자간 협상인 DDA 협상에서
양허한 수준 또는 그 이하에서 양허하고 있음. 즉 3국 모두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관심이 높음을 표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 다만 일본이 경우 자신들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특정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2) 자격의 상호인정(MRA)
○ 주로 양자간 FAT에서 협상되고 있으며, GATS 제7조 제4항에서는 회
원국이 양자간 MR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개시할 때 이사회에 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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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의 MRA는 IP분야 인력이동 협상에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임
− MRA는 각국간 교육시스템, 자격증 취득 요건, 경력인정 요건 등 경제
적·사회적·제도적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유사한 인접국
또는 선진국간에 체결되는 경향
− 한중일 3국은 비록 산업발달 단계, 인력의 수준 및 수요측면에서 다양
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지리적·문화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있기 때문에, MRA를 통한 인력이동 협상의 여지가 있음
○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엔지니어링·건축·수의분야에서만 MRA를
추진하기로 양허
−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고, 양측에서 합의시 협의분야를
추가하며, 2년 이내에 한·미 FTA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합동위
원회(Joint committee)에 보고해야 함.
− 우리나라는 현재 FTA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국가와도 MRA협상을 진
행하고 있어, 향후에도 MR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최근 우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
출 활성화방안(2010. 6.9) 발표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격자의 해외진출
을 위해 종합적인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2011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임
○ 중국은 FTA에서 MRA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중국은 인력 송출과 관련하여 IP를 포함한 인력이동분야에서 직접적으
로 양허를 추진하는 반면, 전문인력 시장의 개방을 가능하면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MRA에 관해 싱가포르 및 필리핀과 전문직 MRA 내용을 포함
−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일본도 상호
인정에 관해 긍정적인 자세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25 -
○ 전문직 MRA는 한중일 FTA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호인정에 관한 내용을 FTA 양허안에 포함시킨
경험이 있고, 중국도 이러한 추세에 역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
기 때문임.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적절한 분야의 선정과, 단지 선언적
의미의 MRA가 아닌, 구체적인 일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실효성
또는 구속성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임
2. 향후 추진 방향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인력의 자유이동을 달성하는데 있어 해결해야할
가장 근본적인 분야
− IP의 이동에 있어 자격의 인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FTA에서 IP 분야
를 양허 했더라도, IP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활동하기가 어렵
기 때문임
○ 다자간협상에서는 각국의 상황이 다양함으로 인해 해결할 수 없는 MRA
문제를, 한·중·일 FTA에서 해결해야 함
− 3국의 교육제도가 유사하고, 지역적인 특성과 경제적 의존관계가 높고,
특히 일본과는 IT분야 자격인정이 이뤄진 경험으로 볼 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호인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번
FTA가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MRA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음
○ MRA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상호인정의 분야를 설정
하는 것이고 둘째, 상호인정 접근 방법을 정하는 것임
1) 상호인정 분야 선정
○ 상호인정의 분야는 기존의 FTA와 각국의 노동시장 및 인력정책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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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야 함
− 우리나라는 한·미FTA에서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분야의 상호인정을
요구하였고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엔지니어 대학 학력 및 엔지니어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음. 중국은 FTA에서 MRA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일본은 FTA에서는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
지 않고 있음.
− 상호인정의 분야를 설정하는 것은 기존의 선례를 볼 때 매우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한·미FTA에서 양허한 엔지니
어·건축·수의 분야를 상호인정 분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임. 상호인정
은 자격․학력․경력으로 구분하여 접근이 필요
○ CSS는 각국이 필요한 인력 분야를 언급하고 있기에, CSS에서 양허하
고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여 분야를 선정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상호인정을 통해 CSS 목록에서 각국의 비교우위를 검토하여, 우선순
위를 정해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공통적인 분야는 엔지니어·컴퓨터 등 IT관련·관광·자동차·건축·수의사·
통번역 등이 양허가 되고 있음을 고려
− 한중일 3국이 논의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야는 기존의 양허안을 감안
할 때 엔지니어·컴퓨터 등 IT관련·관광·자동차·건축·수의사·통번역 등
의 직종이 될 것으로 예상
○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분야 정책을 고려
− 서비스업이 성장과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나,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은 주요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
태라는 인식 존재*
−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방안(2010. 6.9) 내용 중,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부분에는 WTO의
서비스공급유형 중 인력진출(Mode 4)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는 외국에 비하여 경쟁력있는 자격보유자의 해외진출을 위해, 종
* 2008년 총 수출 중 서비스 수출비중이 15.1%로 전 세계 평균 19.4%에 비하여 낮은 상태이며 미국 29.9%, 영
국 38.2%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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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 방안”을 2011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
2) 상호인정 접근방법
○ 상호인정에 접근하는 방법은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첫째, GATS 제6.4조*에 의거하여 자격요건 및 절차, 면허요건 및 절
차, 기술표준 등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는 방법
− 국제자격기준을 활용하는 방법과 3국간의 공통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방
법이 있음
− 국제자격기준은 현재 APEC Engineers, EMF 국제자격 Engineers,
Washington Accord 등 관련 국제자격 및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
− 3국간 공통자격기준은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과 IT분야 상호인정을 추
진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서 3국간의 상호인정 방안을 수
립하는 것
− 또한 미국과의 FTA에서 엔지니어링·건축·수의(獸醫)분야 MRA를 추
진하기로 합의하고, 싱가포르와는 엔지니어링 대학 및 자격에 대한 상
호인정에 합의하였고, 인도와는 의사·변호사·회계사 상호인정에 합의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GATS 제18조 규정에 따라 자격인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관
련 국내규제의 부담(burdensomeness)을 줄이기 위해, 외국 서비스공급
자의 능력(competence)을 입증하는 것을 추가적 약속(Additional
Commitment, AC) 란에 양허하는 방법
− 자격인정 관련 조치들을 부담(burdensomeness)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 보다 부담있는(burdensome) 조치에 대해서는 규제담당자
(domestic regulator)에게 입증부담(burden of proof)을 지우도록 하는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annex iB) Article VI. paragraph 4.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measure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echnical standards and licensing 
requirements do not constitu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in services,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shall, through appropriate bodies it may establish, develop any necessary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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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 현실적으로 MRA와 관련한 다자차원의 논의는 각국의 교육제도(학위
과정 및 학위 후 실무연수 포함)가 다양하기 때문에, 현 GATS 제7조
의 이행을 포함한 절차적 문제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음
− MRA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할 경우, GATS
제6.4조의 국내규제 관련 규범 및 제6.6조*의 능력(competence)입증
관련 절차의 확립을 통해, 자격인정에 따른 장벽을 해소하는 접근방법
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셋째, GATS 제7조 MRA 관련 규정의 강화하는 방법. 투명성을 제고
하고, 제3국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GATS 제7.4조의 (a),
(b), (c)하의 통보 및 협의 요건을 이행하거나**, 회계서비스의 MRA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참고하여, MRA 협정 체결시 참고
(benchmark)할 수 있는, 다자차원의 가이드라인(guideline) 및 원칙
(principles)을 개발(AC란에 양허 목표)하 필요
3)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 한・중・일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자격의 수준체계(qualification
framework)를 파악하고 구축하는 작업 추진 필요
○ 국가별로 각 분야의 인력수급 요구에 따라 상호 이해관계가 맞는 분야
* In sectors where specific commitments regarding professional services are undertaken,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adequate procedures to verify the competence of professionals of any other 
Member.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annex iB) Article VII. paragraph 4 Each Member shall: (a) 
within 12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WTO Agreement takes effect for it, inform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of its existing recognition measures and state whether such measures are 
based on agreements or arrangements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1; (b) promptly inform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as far in advance as possible of the opening of negotiations o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1 in order to provide adequate 
opportunity to any other Member to indicate their interest in participating in the negotiations before 
they enter a substantive phase; (c)      promptly inform the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when it 
adopts new recognition measures or significantly modifies existing ones and state whether the 
measures are based on an agreement or arrangement of the type referred to in paragraph 1.
*** WTO S/L/38(1997). GUIDELINES FO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R 
ARRANGEMENTS IN THE ACCOUNTANCY SECTOR. 97-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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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자격종목을 발굴하는 식으로 자격의 상호인
정 대상 종목 선정 필요
○ 각국별로 산업별 대표단체를 통해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정확히 파
악해야 하며, 산업별 자격취득자에 대한 수요 파악 필요
○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등 정부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자격부터 상
호인정을 추진하는 것이, 자격의 공신력 측면에서도 국가간 상호인정
을 위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한중일 3국간 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지역자격체계(RQF:
Reg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 필요. 또한 이를 논의하기 위
한 한중일 자격포럼(Qualification Forum)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